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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작성 배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부담 가중, 정원감축 및 재정 악화, 지역산업과 

연계 등의 사유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국가 

및 산업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가 중요함

산학협력을 통해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환류될 수 있는 선순환이 정착되어야 하나, 

현재의 산학협력은 대학의 인프라 구축과 교육･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의 

연구성과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환류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

대학 기술사업화를 위한 실행 주체(산학협력단, 기술이전･기술창업 전담 조직)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함

본 페이퍼에서는 대학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정책과 법령 등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대학 기술사업화 유형

대학 기술사업화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직무발명 개념, 대학 기술사업화의 

특징, 대학 기술사업화의 유형 및 이해관계자 등을 제시함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 현황 및 문제진단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 

이슈발굴 및 문제진단을 통해 한계점을 파악함 

결론 및 정책제언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타당하지만, 위탁연구개발

기관이 개발한 연구성과 소유의 원천적인 제한은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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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창업 활성화 및 창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법제화가 중요함

각 부처 관련 법을 근거로 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교원 창업 기업

특허 소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각 대학에서 지식재산권 관리 위원회를 두어 승인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언함

기술지주회사는 관련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분매각수익에 대한 활용도 및 매각수익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역할에도 비과세에서 제외됨으로 과세형평 및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을 제언함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용 제한 연수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일관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으로 개정이 필요함

※ 본 이슈페이퍼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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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The importance of univer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which are 

being emphasized due to the burden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comes 

from the decreas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reduction of student enrollment, 

financial deterioration, and linkages with local industries, is increasing.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national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important.

A virtuous cycle should be established in which the results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can be fed back to the community and the nation. However, the 

current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s mainly working for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y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and research, the university’s research 

results are hardly distributed to the local community and the nation.

An analysis and diagnosis of the status of laws and systems o players for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technology holding company, etc.) and  to overcome structural limitations are 

necessary.

This paper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measur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on policies and laws regrading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ncept and types of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types of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 concept of university job invention,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ypes of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stakeholder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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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of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order to identify limitation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re 

examined.

Issue discovery and problem diagnosis of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identify limitations.

Conclusion and Suggestion

To improve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undamental restriction on ownership of research results developed by 

commissioned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Separate legislation is needed to revitalize the startups of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nd to provide fair compensation for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revenue generation that may arise through startups, and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Based on the relevant laws of each ministry, in order to imporve the ownership 

and use of patents of faculty startup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mmittee at each university.

Tax benefits through revision of the related tax exceptions and restrictions 

act are needed for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established by public 

institutions.

It is desirable to grant universities autonomy in the investment and contribution 

of technology startups and to abolish the use restriction period and necessary 

to revise ‘invention compensation’ to ‘other income’ in order to secure 

consistency and o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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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배경Ⅰ

국가 경쟁력 및 산업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사업화가 중요함

세계 주요국은 국가의 기초과학 역량을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 영향요인으로 보고, 자국 내

보유한 과학기술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사업화를 강조

* 美 혁신경쟁법안(USICA) 및 끝없는 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

R&D 투자 중심의 혁신 활동을 유인해 온 정부는 투자의 성과와 가치 창출에 관심을 

두고 투자의 1차 성과(output) 뿐 아니라 2차 성과(outcome)로서 경제적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때 혁신에 의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함

* 스케일업 R&D 투자전략(’23.1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23.6)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개혁에 대한 부담 가중, 정원감축 및 재정 악화, 지역산업과 

연계 등의 사유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대학 산학협력의 철학적 근간이 

되었던 Academic Capitalism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 등 기술사업화를 통해 대학 기술의 사회적 기여와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 되고 있음

기존 ‘R&D 선순환을 위한 성과확산 및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방향과 함께 대학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책임과 기여(Contribu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라는

영역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

대학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R&D 선순환*

관점의 기술사업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연구개발 → 권리화(IP) → 상용화(기술이전･기술창업) → 수익 창출(회수) → 재투자

이에 지역 내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 주도로 대학지원 및 부처간 연계 체계를 마련함

- 2025년부터 지역 주도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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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대학과 기업, 출연연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부처간 업무협약*을 체결함

*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24.8)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제도 현황진단을 통해 대학의 연구개발 연구성과가 기술이전 및 

창업 등 기술사업화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중요함

산학협력을 통해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환류될 수 있는 선순환이 정착되어야 하나, 

현재의 산학협력은 대학의 인프라 구축과 교육･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의 

연구성과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환류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화된 산학협력단(TLO/비영리법인) 및 기술지주회사(영리법인) 등을

설립, 운영하여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조직 관점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대학기술 이전조직의 인력･권한(독립성)･예산･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에 한계가 발생함

- TLO 예산 및 조직 규모 확산의 어려움으로 기술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임계 규모에 미치지 

못함

이에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내 기술사업화 현장과 제도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령 제･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추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8.28) 및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제정안(’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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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사업화 유형Ⅱ

1. 대학 등의 공공분야 기술사업화 유형

대학 등의 기술사업화 유형은 협의적 유형으로는 기술창업 및 기술 투자가 해당되고, 광의적 

범위로는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이 가능함

기술창업 및 기술 투자는 발명자 또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하거나 보유한 

기술을 투자하는 형태로 기술사업화를 추진

기술이전은 직무발명에 근거하여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기술이전 전담 조직(TLO)이 기업수요 기반(Market-pull) 기술이전과 기술 마케팅 기반

(Tech-push) 기술이전으로 추진

유형 내용

양도
∙ 기술 보유자(대학 등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가 기술 도입자(민간기업 등)에게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

실시권 허락 ∙ 기술 보유자가 기술 도입자에게 기술의 실시권(license)을 허락

기술지도
∙ 기술 보유자가 기술 도입자에게 기술의 적용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

∙ 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과 병행하여 이루어짐

공동연구 ∙ 기술 보유자(공동연구기관 등)가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기술 도입자와 공동연구를 수행

기술창업 ∙ 연구자 등 기술 보유자의 소속 직원이 직무발명 등으로 이전받아 창업하거나 창업에 참여

합작투자
∙ 기술 보유자와 기술 도입자가 합작하여 제3위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화를 추진

∙ 기술 보유자가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인 경우, 주로 보유 기술을 협물출자하여 참여

기술지주회사
∙ 기술 보유자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보유 기술을 자본금 형식으로 출자하여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운영

인수･합병
∙ 기술 도입자(민간기업 등)가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영 인프라를 보유한

기술 보유자(민간기업 등)을 인수･합병

<표 1> 기술사업화 유형 

* 출처: 박종복, “한국 기술사업화 실태와 발전과제”, 산업연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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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형태이며, 직접 사업화와 간접사업화로 구분할 수 있음

직접 사업화는 발명자 또는 대학이 직접 창업하는 형태로 연구자가 직접 창업하는 실험실 

창업,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대학의 기술과 현물(현금 포함)을 출자하여 직접 창업하는 

자회사 창업 등이 포함됨

간접사업화는 직무발명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외부 민간기업에

보유 기술을 이전(양도, 실시권 허여 등)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직접사업화 간접사업화

∙ 연구자 직접 창업(실험실 창업)

∙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과 현물

(현금 포함)을 출자하여 직접 창업

∙ 외부 민간 기업에 보유기술을 양도하거나 이전하여

사업화

∙ 기술(특허) 라이센싱,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

<표 2> 대학 등 공공분야의 기술사업화 구분

대학 기술사업화 대상이 되는 기술로 구분할 경우, 대학 구성원의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 

여부에 따라 추진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 직무발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무발명의 관리주체인 산학협력단의 권리승계 여부와 산학협력단이 권리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간접사업화 또는 직접 사업화 여부에 따라 추진 방향이 달라짐

2. 대학의 기술사업화 주체별 이해관계자

대학 기술사업화 주체별로 구분할 경우 대학의 구성원, 대학, 대학 외부의 창업자가 사업화 

주체인 경우로 구분 가능함

대학 구성원(교원, 학생)이 사업화 주체인 경우, 교원 및 대학(원)생이 직접 벤처기업(실험실공장)을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사업화가 가능하며, 대학(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연구소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공공연구첨단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등으로도

사업화(창업)가 가능함

- 대학 구성원(교원･학생 등) 사업화(창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조문은 없고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정의가 설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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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연구원 창업(사업화)이란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98. 12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교수, 연구원의 

창업을 허용함

- 교원･연구원 창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6조의2에서 공공연구

기관 소속의 교원･연구원이 창업을 이유로 휴･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2조제5호 및

제18조의2에서는 ‘실험실공장’의 정의와 특례 규정을 통해 교원･연구원 등이 공공연구기관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함

- 학생창업과 관련하여 명확한 별도의 법률 및 규정은 없음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 휴/겸직 및 지식재산권 조항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로 대학 구성원(교원･연구원 등)이 해당됨

- 반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지주회사의 근무에 대해서만 공공연구

기관 연구원의 휴직을 허용하고 지주회사의 출자회사 근무에 대해서는 휴직 허용 조항이 

부재함(겸직에 대한 언급 無)

- 대학 구성원(교원･학생 등)의 창업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정리되어

있으며 지원유형으로 발굴･육성, 아이디어 사업화, 해외진출, 연구장비, 정보제공, 창업교육 등이 있음

- 대학 구성원 창업유형 및 제도에 대한 관련 법 근거와 설명이 미흡하고, 대학 내부적으로는 

교원창업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지 않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대학 현장에서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대학(산학협력단)이 사업화 주체인 경우,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직접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연구소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

지주회사 등을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사업화(창업)가 가능함

- 대학 보유기술 기반의 창업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4개 법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학 보유기술 기반의 창업기업 

설립은 대부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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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학 구성원의 

창업
- -

∙ 벤처기업, 1인창업조

기업 실험실공장
-

대학조직 

기반의 창업

∙ 산학연협력기술지주

회사 자회사

∙ 공공연구기관첨단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 기술창업전문회사 ∙ 연구소기업

<표 3> 대학의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부처별 법령 및 제도 현황

대학이 외부의 창업자(기업)가 사업화 주체인 경우, 대학 보유기술을 이전 받거나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화(창업)가 가능함

- 대학 외부의 창업자(기업)가 사업화 주체인 경우, 일반적으로 기술이전 형태로 크게 탐색단계,

협상단계, 관리단계로 나눌 수 진행되지만, 대학이 추진하는 기술이전은 연구개발단계, 

지식재산권 관리단계, 기술이전단계, 기술료 수금단계로 나눌 수 있음

대학의 기술이전은 직무발명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기술이전전담

조직(TLO)가 기술마케팅 기반(Tech-push) 및 기업수요 기반(Market-pull)의 기술이전 

형태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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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 현황Ⅲ

1973년 제정된 「기술개발촉진법」은 공공기술의 소유권을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주관연구기관에게 부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06년 12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로 개정)」을

제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부터 기반 확충, 금용지원, 기술평가체제 확립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제도를 규정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술이전･사업화의 

대표적 법령이라고 할 수 있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주요 부처는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법률 등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촉법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사업화전담조직 지정, 

기술지주회사 및 그의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발전법’ 등을 통해 산업발전 및 기술사업 촉진 관련 내용을 법률로 제정함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학협력단 설립을 통한

대학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및 사업화(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유기술 

사업화 및 창업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창업 전반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특허청은 ‘발명진흥법’을 통해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령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8

이외에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생태계에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과세형평과 관련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법 등이 있음

부처 법률 주요 내용

특허청 발명진흥법
발명 진작 및 성과 권리화 촉진,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사업화 알선 및 제도적 지원, 공동 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등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과학기술 기본법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활성화, 기술창업 활성화,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등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국가연구개발 혁신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계획 등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활용 촉진 및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육성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외국인 투자 

활성화, 각종 특례 지원 등

산업

통상

자원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부의 전반적 역할 규정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의 진흥, 산학연협력의 촉진,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 등

중기기업

벤처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 절차 관련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벤처기업의 요건, 투자자금 공급, 벤처기업 투자 전담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산업재산권 사용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표 4> 부처별 대학의 기술사업화 관련 법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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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 문제진단Ⅳ

1. 기술사업화 법･규정 관련 이슈 발굴

R&D 선순환 체계*를 기반으로 대학 내 발생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법･규정 관련 문제 이슈를 

대학 내 전문가 수요조사 및 리뷰를 통해 최종 도출함

* 연구개발 → 권리화 → 사업화(기술이전･창업) → 수익 창출(회수) → 재투자

대학 내 기술사업화 문제 이슈 발굴 및 항목별 전문가를 통해 수요조사 내용을 검토함

*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산학협력단, 지주회사, 전문기관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비표준화 

면접을 2차에 걸쳐 실시함

발굴된 문제 이슈에 대해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중복 항목에 대한 통합 

및 조정을 통해 대학 내 기술사업화 법･규정 관련 문제 이슈를 최종 도출함

<표 5> 기술사업화 법･규정 문제 이슈 도출

구분 문제 이슈

연구개발 ∙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 소유권 분쟁

기술이전 및 창업

∙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미흡

∙ 후속 발명 등에 따른 권리 소유권 및 자가 실시 규정 미비 

∙ 조세특례법에 대한 민간과의 역차별 발생(법인세, 증여세 등)

수익 창출 및 재투자

∙ 출연/출자금 관련 제한사항에 따른 성과활용 지속성 저해(간접비의 사용)

∙ 기술료 사용 및 재투자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기여자 보상, 직무발명 보상금, 

세법, 기술료 별도 계정 관리 등)

2. 기술사업화 법･규정 관련 문제진단

가.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 소유권 분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직무발명 및 소유권에 이슈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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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의 귀속(소유권의 취득)1)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원칙) 연구자로부터 승계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 원칙

-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 개발시) 공동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공동 소유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주관기관이 연구개발성과 소유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연구개발성과를 일방적으로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인정할 경우, 

특허법과 배치됨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연구개발

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연구자 또는 승계의 주체인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임

- 그러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성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인정하여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경우 특허법과 배치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함에 따라, 발명진흥법 및 대학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직무발명을 해당 대학의 전담조직에

신고할 수 없는 문제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직무발명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나, 위탁연구개발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함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사업화를 통해 수익이 

발생된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을 할 수 없는 문제 발생(직무

발명보상금 청구권 이슈 발생)

나.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미흡

2021년 기준 국내 창업기업 수는 454.9만 개(전년 대비 5.8% 증가)로 전체 중소기업의 

59%를 차지함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수는 약 90.3만개로 전체 창업기업 중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023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3. 12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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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연구성과를 기반한 창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이슈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을 특정하여 규율하거나 관리 및 지원하는 법령의 부재 

때문에 연구성과 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한계점이 발생함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연구성과수익을 출자, 기술이전 및 창업 등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법률상 관련 규정이 미흡함

연구성과 기반 창업에 대한 근거 등은 부재한 상황이며, 연구자 창업에 대한 우대사항이나 

창업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정부 지원에 대한 규정 등이 미흡함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국공립대학, 공공기관은 연구자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연구개발성과가 기반이 된 연구성과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다. 후속 발명 등에 따른 권리 소유권 및 자가 실시 규정 미비

창업 교원이 창업기업의 종업원과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발명한 특허의 소유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규는 현재 마련되지 않음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와 발명진흥법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에 해당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정 미비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발생

- 교원 창업기업의 경우 구조적으로 대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며 연구성과 기반 창업이기 

때문에 연구 활동 유사성이 매우 높아, 교원은 창업기업 소속의 근로자들과 함께 대학소유의 

특허에 기반한 개량 기술을 발명할 경우 발명의 소유권에 대하여 기업-대학-교원 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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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4조(공동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각 대학에서 

내부규정인 지식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은 신고 된 직무발명에 대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것을

결정한 경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법정기간인 4개월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

관리함

- 다만, 교원창업 이후 개량 특허에 대하여 대학-기업 공동 혹은 대학 단독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유권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교원창업의 경우 연구 성과물인 특허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경우에는 

관련 특허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기술지주회사가 현금을 출자하고 특허는 기술이전 형식으로 

창업기업에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설립되고 있음

- 교원 창업기업으로 기술이전시 기술료의 적절한 산정이 필요하여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평가비용이 고가이며 설립 초기 기업 자본금으로 기술료 납부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라. 조세특례법에 대한 민간과의 역차별 발생

조세특례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 민간 창업기업과 달리 

공공분야 기술사업화 관련 기업들은 비과세에서 제외됨으로서 민간과의 역차별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영역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분

투자를 통해 Venture Capital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조세특례법 제13조에서 

동 지분 취득 후 배당소득 및 지분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다양한 공공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 대학 등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분매각에 대한 활용도 및 매각수익 등으로 선순환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기술지주회사와 유사한 제도인 중소기업창업투자전문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경우 주식양도

차익 및 배당소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어 법인세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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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공공기술 사업화 

업무수행과 관련 수입이 기술사업화 선순환투자가 되는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혜택이 없어 실질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음

기술지주회사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이 필요함

구분 취지 주요 세제지원 내용 비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내국인에게 창업자금, 모험자금, 신기술

사업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는 모험자본 회사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13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개인으로부터 벤처기업창업투자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함

출자금액을 출자자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

중소기업이나 신기술사업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건전하게 육성･지원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조특법 

제14조

집합투자

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양도에 대한 특례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제91조의2

<표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 세제혜택(요약)

마. 출연/출자금 관련 제한사항에 따른 성과 활용 지속성 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기술창업(기술지주회사) 출연･출자금을 제한하고 

있어 우수한 연구 결과물의 지속적인 사업화 추진 및 성과 활용에 이슈가 발생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2조에 따르면,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기술지주회사 설립 이후 최장 10년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근거 조항으로 10년 전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출연･출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지속적인 자회사 설립 및 기술사업화 관련 외연 확장 및 성과창출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출연･출자 기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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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창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 활용 및 대학 재정 기여(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확산 측면에서 기술창업(직접

사업화) 출연･출자 제한으로 성과활용 지원에서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술이전(간접사업화)에만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됨

-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직접사업화)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기준｣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 7>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내 출연･출자금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

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시행령)하는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2. 간접비

항목 사용 용도

다. 성과활용 

지원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

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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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술료 사용 및 재투자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으로 발생된 기술료에 대하여 연구자 및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기술료의 합리적인 사용은 공공기술 사업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혁과 관련 법･규정의 현실화가 필요함

(1) 기술료 수입의 별도 계정 관리

기술료 수입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및 사용이 필요함

많은 대학이 기술료 수입을 간접비 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 기술료 수입의 적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제24조에 따른 재무제표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작성 기준에 

따르면, 산학협력수익(기술이전 수익 등)과 간접비 수익은 구분되어 있음

* 산학협력 수익, 지원금 수익, 전입 및 기부금 수익, 간접비 수익, 운영 외 수익, 당기 운영 차익(또는 

당기 운영 차손)으로 구분(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7조 및 별표 2)

- 기술료 수입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간접비 계정으로 통합 관리되면서, 매년 

산학협력단 일반 목적사업에 집행하는 구조

기술료 수입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기술료 적립 및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기술료 수입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하여 연구성과활용･확산의 선순환 체계 정착을 유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이 필요함

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면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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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발명 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요구 증대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창출 의욕 저하와 기술사업화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제기됨

직무발명보상금은 당초 ‘비과세 기타소득*’ 대상이었으나, 지난 ’16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소득(재직 중)’ 및 ‘기타소득(퇴직 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17년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책정한 이후,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 직무발명 장려를 위해 1980년부터 30년 이상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구분 2016년 이전 2017년 이후 2019년 이후 2024 이후

직무발명 보상금 전액 비과세
연 300만원 이하 

비과세

연 500만원 이하 

비과세

연 700만원* 이하 

비과세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 구분
기타소득 재직 중: 근로소득 / 퇴직 후: 기타소득

<표 8>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제도 연혁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에서 특수관계인(대표이사 포함)은 제외(’24.1월~)

<표 9> 소득세법 개정 경과(직무발명 보상금 과세 전환)

∙ [2011년 감사원, 국세청 감사] 대학･출연(연)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

- 국세청, 기집행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일부 대학･출연(연)에 ‘근로소득’ 기준으로 세금 추징 추진

∙ [대학･출연(연)의 소송 제기] 세금 추징에 대한 대법원 등 4건*의 소송에 대한 판결 주요 요지

- 기술이전수입은 계약에 의해 일시금을 받거나 정기적/비정기적 분할된 일정액 또는 제품 매출액 등에

비례한 변동액으로 받는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성과급이 아닌 “피동적･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결
  * 조세심판원 2012전2623(2013.4.25.) /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5542 판결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 대법원 2018.4.9. 선고, 2014두15566 판결 

∙ [소득세법 개정]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16.12.)

현행 소득세법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연구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

-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을 상향하고 있으나, 연구자의 급여, 보상금 등을 포함할 

경우 종합소득 세율(6~45%) 구간이 높아져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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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기업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이 실제 발명을 하지 않고 공동발명자로 포함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탈세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탈세 방지 효과보다는 직무발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 ’24년 이후에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에 특수관계인(대표이사 포함)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음

- 기업의 특수관계인의 탈세 방지의 목적이라면, 적어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에 한정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 특허권 등은 종업원(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특허법 제33조)됨

-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발명자)이 사용자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양도)하여,

제3자에게 양도, 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로, 이는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의 성격으로 근로제공의 대가(근로소득)가 아님

(차별 과세) 동일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700만원 이하 비과세’, ‘근로소득(재직 중)’이나

‘기타소득(퇴직 후)’으로 구분하는 것은 차별적 과세임

-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기타소득‘(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 보상금의 법적 성질이 

‘기타소득‘임을 인정*

* 퇴직 전 보상금이 근로소득이라면, 퇴직 후는 퇴직소득이 타당

(법 적용 상이) 동일한 성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적용이 상이함

- 산업재산권, 산업상 비밀, 상표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소득세법 제21조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연구자의 직무발명 의욕 저하 및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음

-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연구자들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이전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음

- 즉,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 세부적 내용 및 성질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실질과세 주의를 벗어나 일괄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배하여 과도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음(헌법 상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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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이슈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규정 연혁은 다음과 같음

기여자 보상금은 2005. 3. 8.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2006. 12. 28. 개정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음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제도의 도입 당시 법률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기술이전 기여자의 

범위를 정하고,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음

* 기여자 보상 비율은 당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을 규정(제18조)하고, 

동 시행령 제41조는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을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림 1]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제도 관련 법률 개정 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여자 보상 체계를 강화를 위해’14년 8월에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2차 개정(’21.10)을 통해 대학･공공(연)에 배포함

- 기술이전 기여자 ‘대상자 범위’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등에 속한 자로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한 전략수립, 기술평가, 마케팅, 협상,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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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결과와 관련하여 발명자 및 기여자 대상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충분히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에도 기여자 보상 가능하도록 개정함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례가 존재함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은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신설하였으나, 

아직까지 대학･출연(연)에 정착되지 못한 상황임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관련 법률의 취지나 이해 부족으로 TLO와 타 부서 간의 갈등도 존재함

타 부서 TLO

∙ TLO에 한하여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연구관리/행정 부서도 보상금 지급 요구 연구

관리/행정 부서 직원이 TLO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기여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기여자 보상은 형평성의 관점이 아닌 기술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임

- 기여자를 정함에 있어 기술이전과 관련한 충분히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 연구관리/행정 부서 직원이 TLO에서 근무하더라도,

전문성 부족으로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계성 존재
※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하는 것은 

부적정한 처리 및 부당 수령에 해당(감사 사례)

<표 10> TLO와 타 부서의 이해관계 충돌

TLO와 타 부서 간 갈등으로 인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비율 축소, 기관의 자율성 부여 등에

대한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것은 오히려 TLO 전문화 및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위험이 존재함

- TLO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기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외부 전문인력의 대학･공공(연)에 유입이 어렵고,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함

* 기여자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고 기술이전에 기여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기관의 타 부서 직원도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단순히 부서 간 이해충돌 상황이 기여자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와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대학･출연(연)의 현장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미흡, 전문인력의 부서이동(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TLO 전문인력의 유출(퇴직 등) 현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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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법･규정 개선방안Ⅴ

상호협의를 통한 연구기관 연구성과 소유권 인정 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타당하지만, 위탁연구개발

기관이 개발한 연구성과의 소유가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성과기반 창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중요함

연구개발의 과정 및 결과로 창출되는 다양한 유형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이 

기술이전에 치중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함

- 또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은 국내외 대세적인 성과확산의 방향이지만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이 부재함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활성화 및 창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함

- 공공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의 사업화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 또는 기존 법령 개정을 통하여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최소 벤처기업 및 연구소 

기업에 준하는 연구성과 기반 창업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 또한, 연구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윤리적 기반 위에 높은 기술 신뢰도를 갖고 있으나, 중장기적 

시간을 두고 개발과 사업화가 필요한 기술로 사업화의 사회 반응 속도가 낮은 특징을 

갖고 있는 기술임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제･개정)하여 파편화된 부처별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연구성과 기반 창업에 대한 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창업기업 후속 발명에 따른 성과활용･확산 분쟁 발생의 해소가 필요함

(발명 소유권) 각 부처 관련 법을 근거로 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교원 창업기업 특허 소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각 대학에서 지식재산권 관리 위원회를 

두어 승인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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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 발명에 대해서 기업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 자가 실시 개념으로 대학 내부 

실시 규정을 통하여 기술이전 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창업 시점에 연구자 발명 특허의 직무발명 허용범위를 명확히 사전 정의하여 창업기업에서

개량 발명의 경우 대학 단독 소유하며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발명의 내용에 

따라 창업기업과의 직무발명 여부 판단을 거쳐 대학과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공동 소유시 창업기업에서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창업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발명의 실시) 창업 교원이 본인 발명을 기업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가치를 

산정하여 해당 기업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선급기술료는 특허비용+α로 하고, 경상기술료를 

포함한 마일스톤 형태 계약으로 진행하되 ‘자가실시’의 경우에는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자가 실시’의 경우 교원 창업기업의 대학에 지분 기부 정도, 발명자 

보상실시 여부 및 선급기술료 범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조세특례법에 대한 공공, 민간의 역차별 문제해결이 필요함

기술지주회사는 국가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및 부가세 등 세제혜택이 없음은 물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증여세법 규정 등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술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위한 세제혜택 제도 도입을 위한 세법개정(안)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공공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대학 등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관련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분매각수익에 대한 활용도 및 매각수익의 기술사업화 선순환역할에도 비과세에서 

제외됨으로 과세형평 및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필요함

출연/출자금 사용에 대한 개선이 중요함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의 사용 

제한 연수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기술지주회사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규칙’등에 근거하여 출연･출자 활동에 대한 감사 

및 내용의 명확한 공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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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회계 처리규칙의 계정과목에는 ‘투자자산-출자금’ 항목만 존재하고 ‘출연금’ 

계정이 별도로 없어 현금출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현금출자금을 기술지주회사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운영비(인건비 등)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자본잠식의 문제가 발생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여도 상법상의 배당이 어려워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실질적인 현금출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규칙을 개정(출연금 

계정과목 신설)이 필요함

기술료 수입의 별도 계정 관리가 필요함

기술료 수입으로 발생된 기술료에 대하여 연구자 및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비용, 기관운영경비 등에

재투자 함으로써 기술사업화 환류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함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4조에 따른 재무제표의 운영계산서에 기술료 수입은 ‘간접비

수익’이 아닌 ‘산학협력수익-기술이전수익(지식재산권이전수익 또는 노하우이전수익)’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료 수입 중 일부를 적립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기술료 수입은 산학협력단 예결산과 무관하게 이월적립을 통해 사용 가능함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위와 같은 현안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 중 선택하여 개정이 필요함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소득세법의 개선이 필요함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일관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으로 개정이 필요함

- 기술이전수입은 계약에 의해 일시금을 받거나 정기적/비정기적 분할된 일정액 또는 제품 

매출액 등에 비례한 변동액으로 받는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성과급이 아닌 “피동적･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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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고려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검토가 필요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7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산업상 비밀, 상표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과 같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함

* 연구개발을 통해 발명의 완성 및 특허권을 확보,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에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은 연구자의 전문성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한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의 직무발명 의욕 고취와 과도한 세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금액의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가 필요함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제도개선이 필요함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제도는 2006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와 

같이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아직까지 

대학･출연(연)에 정착되지 못한 상황임

- 연구개발성과 활용과 공공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가 정착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관리･점검이 필요함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일부 공공연구기관 내부에서 갈등이 존재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이행을 통해 기여자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여자 대상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충분히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선정함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내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별지’에 반영하거나, 훈령 등으로 마련하여 기여자 보상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일부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비율을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기여자 보상 비율의 하향 조정에 대한 이슈가 존재함

- 기여자 보상 비율을 처음 규정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7.6.29.)에 따르면, “기술료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최소한의 

기여자 보상 비율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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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기여자 보상 비율을 개정할 경우, “정부지분 

기술료의 100분의 5이상에서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공공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기여자 보상 비율 개정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동일하게 개정이 필요함

또한 개정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 조직에 

대한 보상 시, 그 보상금의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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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통권 제358호)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

박재민(건국대학교),

문해주(건국대학교),

이호규(고려대학교),

강승규(KIP),

김수민(건국대학교),

박서현(건국대학교)

2024-01
(통권 제357호)

KISTEP Think 2024,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강현규, 이민정

(KISTEP)

2023-16
(통권 제356호)

미･중 패권경쟁 시대, 중국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을까?

이승필(KISTEP), 

이승빈(KICT), 

최동혁(KISTEP)

2023-15
(통권 제355호)

다부처R&D사업 표준화 및 IRIS 적용 방안

송혜주, 김병은, 김아름, 

김여울, 이혁성

(KISTEP)

2023-14
(통권 제354호)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유새미, 고진원, 박노언

(KISTEP)

2023-13
(통권 제353호)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현황진단과 개선방안

이길우(KISTEP), 

정영룡(CNU), 

김성근(PNU), 

이지훈(SEOULTECH) 

김태현(COMPA) 

방형욱(KISTEP)

2023-12
(통권 제352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조사 및 시사점

김인자, 김가민, 이원홍

(KISTEP)

2023-11
(통권 제351호)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지원체계에 대한 중장기 정책제언

(국내외 지원현황의 심층분석을 기반으로)

안지현, 윤성용, 함선영

(KISTEP)

2023-10
(통권 제350호)

기술패권경쟁시대 한국 과학기술외교 대응 방향

강진원(KISTEP), 

이정태(KIST), 

김진하(KISTEP)

2023-09
(통권 제349호)

신입과학기술인 직무역량에 대한 직장상사-신입간 

인식 비교 분석

박수빈

(KISTEP)

2023-08
(통권 제348호)

국가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체계 개선 제언
김행미

(KISTEP)

2023-07
(통권 제347호)

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연구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구본진

(KISTEP)

2023-06
(통권 제346호)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프로세스 설계 및 제언
박노언, 기지훈, 김현오

(KISTEP)

2023-05
(통권 제345호)

STI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방안 

- 12대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

변순천 외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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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
(통권 제344호)

국방연구개발 예산 체계 진단과 제언
임승혁, 안광수

(KISTEP)

2023-03
(통권 제343호)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방안

홍미영, 김주원, 

안지현, 김종란

(KISTEP)

2023-02
(통권 제342호)

‘데이터 보안’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박창현, 임현

(KISTEP)

2023-01
(통권 제341호)

KISTEP Think 2023,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강현규, 최대승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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